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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론노조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(더불어 민주당)에게 
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입법과제를 강조했습니다.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영방송 3사 
노조위원장은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, 공영방송 리더십의 공백 및 사회적 
혼란의 위험성을 말했습니다.

 이용빈 의원은 “언론인 출신 과방위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하더라도, 비(非)언
론인 출신 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 
활동을 검토하겠다”고 했습니다.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이 검찰개혁에만 집
중되어 특정 인물이 부각되었는데 다른 개혁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도 동시에 진행해
서 집권여당의 유능함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

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? 

1. 정당이 불투명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방송법 상 
근거가 없으므로, 입법 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. 

2. 언론노조, 시민단체는 기존 관행대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이 이뤄질 경우 강
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파업, 출근 저지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부담과 
혼란이 초래됩니다.

3. 8월~9월에 예정된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임기 만료에 맞춰서, 새로운 공영방송 리
더십이 구성되기 힘듭니다. 정당 추천이 투명하고,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후
보들의 개인 문제, 추천 세력과의 관계 등이 덧붙여져 국민적 반대에 맞닥뜨릴 것입
니다.

4.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. 정당이 이사회와 사장을 정파적으로 구
성, 선택할 경우보다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를 토대로 이사·사장이 선출되었을 때, 



공적 재원 마련 공감대는 커질 것입니다. 

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못해 그 기능이 몇 개월째 마비되고 있습니다. 
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학연, 지연이 
빌미가 되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. 공영방송도 추천과정의 투명성, 인물 자질론 때문
에 최고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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